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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김명수 사법부 불신? 

대법관 교체 요청, 10년전의 두배 법무뉴스

- 형사사건은 2012년 대비 7배 증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담

당 재판관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회피는 2012년 64건에서 지난해 141건

으로 두 배 이상 늘어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후 사법 불신 현상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

이 나온다.

제척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인 등으로 법률

상 재판을 맡을 수 없는 경우, 기피는 불공정

한 재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담

당 법관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회피는 판사 

스스로 사건에 손을 떼겠다고 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중 실무상 ‘기피’가 다수를 차지한다.

국민의힘 장동혁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회피는 2012년 658건에서 2013

년 1092건, 2014년 1189건으로 증가하다 

2016·2017년에는 각각 890건, 8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1103건에서 

2020년엔 역대 최대치인 1734건으로 급증했

다. 지난해에는 1042건을 기록했다.

대법관에 대한 제척 등은 2012년 64건에서 

2013년 50건 등으로 2015년까지는 두자릿

수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 119건, 2018

년 137건, 2019년 126건에서 2020년 137건, 

2021년 141건으로 늘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2012년 4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7배

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1월~6월)에만 23

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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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의 인적 구

성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등으로 ‘편향’ 논란을 빚은 것과 더불

어,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전원합의

체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 후 김만배씨가 소유한 화천대

유에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

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등으로 대법원 판결

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제척 기피 회피사건이 늘어나고 있

지만 인용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12년~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체 

11153건 중 단 17건만이 인용됐다. 이중에서

도 기피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세 건에 불과하

고, 나머지 14건중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피’사건이었다. 기피사건 중에 당사자가 재

판 지연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용 비율이 지

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들어 사법부

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 안타깝

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담보 될 수 

있도록 법원과 법관들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